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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일정 및 소식 

 

 

 

 

 

 

 

음영 표시 : 의회 회의 

 

□  10월 주요 의회 소식 

미 연방 정부 셧다운 현황과 영향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예산안 합의에 여전히 실패하며 교착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모든 정부 기능이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의 연방정부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멈췄고, 약 140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무급휴직(furlough) 상태이거나 급여 없이 근무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이후 연방정부 규모 축소를 

추진하며, 이번 교착 상황을 “정부 지출을 더 줄일 

기회”로 보고 있다. 이미 약 4,000 명의 공무원 해고가 

추진되었으나, 연방 판사의 결정으로 일시 중단된 

상태이며, 백악관은 이에 대해 항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과거 장기 셧다운은 정치적 부담이 컸지만, 이번에는 

백악관이 장기간 폐쇄를 비교적 수용하고 있으며, 미지급 

급여를 소급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셧다운의 원인과 향후 전망 

왜 미국 정부는 셧다운에 들어갔나? 

10월 1일 이후, 공화당과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연방정부 예산이 만료되었다. 미국 

제도상, 의회가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서명해야 

정부가 계속 운영될 수 있다. 

민주당은 예산안에 ① 건강보험료를 낮추는 세금 공제 

연장 ② 트럼프 행정부가 단행한 메디케이드 삭감 철회 

내용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메디케이드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의료 지원 

프로그램이다. 또한 민주당은 보건 관련 정부기관 예산 

삭감에도 반대하고 있다. 

하원은 셧다운을 막기 위해 임시 지출법안(stopgap 

bill)을 통과시켰으나, 상원에서 부결되었다. 결국 10월 

1일부로 미국 정부는 7년 만에 처음으로 셧다운에 

돌입했다. 

정부 재개는 언제쯤 가능할까? 

정부 재개를 위해서는 상원에서 양당 절충안을 마련하고, 

대통령 서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존 

튠은 양당이 “서로 굳게 맞서 있다”며, 셧다운 동안 정부 

재개를 위한 표결이 11차례 실패했다고 전했다. 공화당은 

정치적 쟁점 없이 순수 예산안(clean resolution) 만 

통과시키겠다고 주장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셧다운 책임이 

민주당에게 있다고 보고 있다. 

셧다운의 근본 원인 

이번 셧다운은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과 관련 

정책을 둘러싼 당파적 대립에서 비롯되었다. 약 2,400만 

명이 ACA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건강보험을 구매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공화당의 단기 예산안과 의료 프로그램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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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을 철회하려 하고 있다. 11월 1일은 ACA 보험 

재가입과 보험료 통지서 발송 시점으로, 셧다운 해소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셧다운 동안 정부 서비스 운영 현황 

중단된 서비스와 영향 

모든 정부 기능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공무원은 급여를 받지 못한다. 국경 보호 및 법 집행 

요원, 병원 의료진 등 필수 인력만 근무를 이어간다. 

항공관제사 부족으로 항공편 취소·지연이 발생하며, 

국립보건원(NIH) 등 연구 프로젝트가 중단됐다. 

SNAP(푸드스탬프) 자금 고갈로 4,100만 명 수혜자가 

지원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으며, 정부 재개나 의회 

개입이 없으면 지급이 중단될 전망이다. 

운영이 계속되는 서비스 

우편 서비스(USPS)는 의회 예산에 의존하지 않아 정상 

운영된다. 학교 운영은 대부분 주정부 예산으로 

이루어지므로 큰 영향은 없지만, 연방 보조금과 학자금 

대출 지급은 일시 중단될 수 있다. 

 

 

 

 

 

 

 

 

 

 

 

셧다운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정부 셧다운은 일반적으로 경제에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성장에는 부담이 된다. 대출 승인, 

인허가, IPO 심사 지연 등으로 매일 약 8억 달러(약 1조 

1,500억원) 규모의 신규 연방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민간 계약업체 직원은 소급 지급을 받지 못해 

현금 흐름에 타격을 입는다. 

분석가들은 이번 셧다운이 매주 GDP를 약 

0.1~0.2%포인트 감소시키며, 주당 약 150억 달러(약 

21조 4,500 억원)에 해당한다고 추정한다. 

미국 정치에서 셧다운의 특징 

미국 정치의 독특한 현상 

예산 문제로 인한 정부 셧다운은 미국 정치에서 독특한 

제도적 현상이다. 지난 50년간 셧다운은 점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셧다운은 2018년 12월 말에 시작되어 

35일간 지속되었으며, 역사상 최장기 셧다운으로 

기록되었다. 이때 셧다운의 원인은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자금을 둘러싼 의회 내 갈등이었다. 한 달 이상 급여 없이 

근무하던 항공관제사들이 집단 병가를 내면서 항공 

운항에 차질이 생기자 결국 셧다운이 종료되었다. 이번 

셧다운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2018~2019년 셧다운으로 

인해 경제 생산이 약 110억 달러 감소했으며, 이 중 

30 억 달러는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추산된다. 

트럼프 이전의 셧다운 사례 

두 번째로 긴 셧다운(21일간)은 1995년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발생했다.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도 16일간 

셧다운이 있었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총 

8차례 발생했으나 대부분 단기간에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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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의회 주요 입법 동향 

법률(안) 심의현황 대표발의자 

(발의일) 

주요내용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S.2296) 

 

상원통과 

(2025.10.9.) 

 

Roger F. Wicker  

(공-미시시피) 

(2025. 7. 15.) 

77표 찬성, 20표 반대로 통과됨. 국방부와 

에너지부의 국가안보 프로그램 및 군사건설 

관련을 규정하고, 군수품 조달과 군 인력 

규모, 신흥 생명공학 기술의 국가안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미국 제조업 

지원 강화 법안 

(S.99) 

 

상원통과 

(2025.10.24.) 

 

Gary C. Peters  

(민-미시간) 

(2025. 1. 15) 

상무부 내 공급망 및 제조 관련 조직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중복과 비효율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입법 권고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 

 

외국 적대국 통신 투명성

법안 

(S.259)  

 

상원통과 

(2025.10.24.) 

 

Deb Fischer  

(공-네브라스카) 

(2025. 1. 27.)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외국 적대국(예: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과 연계된 통신사업자, 

면허보유기관을 공개적으로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갱신함으로써, 미국 통신 인프라의 

투명성과 국가안보를 강화하려는 목적 

 

대중( ) 억지 법안 

(S.2960)  

 
 

발의 

 

James E. Risch  

(공-아이다호) 

(2025. 10. 1.) 

 

중국이 대만 침공 또는 주권 침해 시, 

미국이 즉시 경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재 

인프라 및 동맹 협력체계 구축하려는 법안 

 

트럼프 행정부  

중단 보조금 복원법안 

(H.R.5673)  

 

 

발의 

 

 

Nanette Diaz  

Barrag łn 

(민-캘리포니아) 

(2025. 10. 3.)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부가 종료시킨 모든 

재정지원 보조금을 복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법안은 2025년 5월 15일자 에너지부 

장관 각서에 따라 중단된 지원을 모두 

무효화하고, 해당 보조금 프로그램들이 

원래대로 계속 효력을 유지하도록 규정함. 

 

 

이민 집행 투명성과  

시민권 보호 결의안 

(H.Res.815)  

 

 

 

 

발의 

 

 
 

Ro Khanna  

(민-캘리포니아) 

(2025. 10. 17.) 

이민 집행 과정에서 시민의 헌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표명하며, ICE와 CBP 요원의 신분 

은폐, 바디캠 미착용, 폭력적 집행 등으로 

인한 시민권 침해와 공공 신뢰 훼손 문제를 

지적함. 공공 활동 시 얼굴 가리개 금지, 신분 

표시 의무화, 바디캠 기록 보존, 시민 감독 

위원회 설치, 비폭력·갈등 완화 훈련 의무화, 

법무부 감독 강화 등을 권고하여 연방 차원의 

집행 표준화와 시민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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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PEC 라운드테이블 (앨런 오어, 오어 로펌회사 대표) 

: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 기조와 한국의 대응 과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2025 년 들어 일련의 행정명령을 

통해 이민 및 비자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현대·LG 합작공장에서 발생한 한국 기술인력 

구금 사건(일명 Georgia Immigration Raid), H-1B 

취업비자 신청비 10만 달러 부과안, 유학생 비자 심사 

강화 등은 미국 내 반이민 기조 강화와 함께 한국 기업 

및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한미의회교류센터(KIPEC)가 10월 2일 

개최한 전문가 대담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번 

대담에는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 전 회장이자 워싱턴 

D.C. 소재 Orr Immigration Law Firm 대표인 앨런 

오어(Allen Orr) 변호사가 참석하여,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 방향과 한국 기업이 주의해야 할 법적 쟁점,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아래는 주요 

질의응답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질문 1. 트럼프 행정부의 전반적 이민정책 기조와 특징은 

무엇입니까? 

답변 : 이번 행정부는 “국내 일자리 보호”를 핵심 기치로 

내세우며, 기존 행정부보다 훨씬 강경한 집행 중심의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의 지시에 불과하지만, 행정부가 이를 집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사실상 규제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법률 제정이 아닌 

행정명령을 통해 신속히 정책을 추진하며, 시행 후 

사법부의 제동이 걸릴 경우에만 대응하는 선(先)집행–

후(後)검증 방식을 선호합니다. 이로 인해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기업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질문 2. H-1B 등 기술비자 정책 변화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답변 : H-1B 비자는 전체 미국 노동시장의 약 1%에 

불과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정치적 상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H-1B 근로자 

한 명이 평균 1.8개의 미국 내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하지만, 행정부는 외국 인력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인식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인공지능(AI)과 자동화가 고용 감소의 주된 요인임에도, 

행정부는 그 원인을 외국 근로자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 속에서 발표된 H-1B 신청비 10만 달러 

부과 조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의회의 승인 

없이 시행된 사실상 금전적 제재로 평가됩니다. 

법률적으로는 세금 또는 입국 제한에 해당할 가능성이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로 인해 특히 

중소기업들은 해외 기술인력 채용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질문 3. 조지아 사건의 법적 쟁점과 시사점은 

무엇입니까? 

답변 : 조지아주 공장에서 한국 기술자들이 단기 비자(B-

1, ESTA 등)로 입국해 장비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구금된 사건은 미국 내 단기 

기술비자 제도의 부재와 비숙련한 행정 집행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해당 근로자들은 합법적으로 입국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역 없이 강제 구금·수갑 착용 등 비인도적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 집행 문제가 아니라, 

주 정부와 연방 정부 간 조율 부재, 그리고 반이민 정서가 

확산된 일부 주(조지아, 텍사스, 알라바마 등)의 

집행환경이 결합된 사례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향후 

△친이민 정서를 가진 주(캘리포니아, 뉴저지, 일리노이 

https://cmsny.org/publications/essential-but-ignored-low-earning-immigrant-healthcare-workers-and-their-role-in-the-health-of-new-york-city/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9/restriction-on-entry-of-certain-nonimmigrant-workers/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9/restriction-on-entry-of-certain-nonimmigrant-workers/
https://www.state.gov/releases/office-of-the-spokesperson/2025/06/announcement-of-expanded-screening-and-vetting-for-visa-applicants
https://www.state.gov/releases/office-of-the-spokesperson/2025/06/announcement-of-expanded-screening-and-vetting-for-visa-applicants
https://www.newamericaneconomy.org/wp-content/uploads/2015/04/H1B_Effect.pdf
https://www.newamericaneconomy.org/wp-content/uploads/2015/04/H1B_Effect.pdf
https://www.newamericaneconomy.org/wp-content/uploads/2015/04/H1B_Effect.pdf
https://www.reuters.com/world/major-us-business-group-sues-over-trumps-100000-h-1b-visa-fee-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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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선택, △현장 내 이민 담당자(영어·한국어 구사 

가능자) 배치, △모든 근로자의 비자 상태와 역할을 

명확히 기록·보관하는 사전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질문 4. ‘Partner with Korea Act ’와 같은 한미 간 

전용비자 신설 법안이 왜 통과되지 못했습니까? 

답변 : 이민 관련 단독 법안은 미국 의회에서 통과되기 

가장 어려운 분야 중 하나입니다. 현재 한인계 의원은 

하원 3명, 상원 1명으로1 의회 내 영향력이 제한적입니다. 

또한, 한국의 경제 규모와 투자 비중에 비해 워싱턴 내 

정치적 로비·홍보가 미약한 점도 주요 원인입니다. 

호주(E-3), 칠레·싱가포르(H-1B1) 등은 FTA 체결 시 

별도 비자조항을 확보했으나, 한국은 2012년 한·미  

FTA에서 관련 조항이 제외되었습니다. 향후에는 △한미 

양국의 주정부·연방정부 차원의 협력 확대, △한국 기업의 

고용창출 데이터 축적 및 의회 보고 강화, △워싱턴 내  

소프트 파워(soft power) 제고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질문 5. 트럼프 행정부의 학생비자 및 데이터 심사 

강화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답변 : 미국 정부는 입국 시 개인 

노트북·휴대폰·소셜미디어 계정까지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학생이나 단기 

방문자는 자신의 온라인 활동이 정치적 발언이나 

반미성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학생비자의 체류기간(D/S)을 4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추진 중이며, 심사 절차가 강화되어 비자 발급 

지연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높이며, 약 30 억 달러 규모의 교육 관련 외화수입2에도 

타격이 예상됩니다. 

 

질문 6. 한국 기업이 단기적으로 유의해야 할 실무적 

대응은 무엇입니까? 

답변 : 한국 기업은 예상치 못한 단속이나 행정조치에 

대비해 기본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 근로자가 여권과 I-94 사본, 비자 목적이 명시된 

서류를 항상 지참하도록 하고, 비상 연락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대규모 기술인력을 파견할 경우 현장에 영어와 

한국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는 통역이나 이민 담당자를 

두어,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H-1B 외에도 L비자(주재원 비자), 

O비자(특기자 비자), E비자(투자·무역 비자) 등 다양한 

대체 경로를 검토하고, 본사 근무 후 재파견과 같은 

형태를 통해 비용과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질문 7. 이번 사건이 한국 정부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입니까? 

답변 :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은 법적 근거보다 정치적 

상징성과 집행력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한국 정부와 국회는 미 

의회·주정부·상공회의소 등과의 교류를 확대해 제도적 

협력 기반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 기술인력의 안정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미 간 전용비자 제도 신설, 공동 정책포럼 개최, 그리고 

일본·중국·남아시아계 커뮤니티와의 연대를 통한 이민정책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조지아 사건은 미국 

이민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 사례로, 향후 한국이 

정책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다층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1 제 119 대 미 의회에는 총 4 명의 한인계 의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원에서는 앤디 김(민주당·뉴저지주) 의원이 있으며, 

하원에서는 영 김(공화당·캘리포니아주), 메릴린 

스트릭랜드(민주당·워싱턴주), 데이브 민(민주당·캘리포니아주) 의원이 

있습니다. 

2 국제교육자협회(Association of International Educators)는 트럼프 

행정부의 각종 입국 제한과 비자 심사 강화 조치로 인해 2025 년 

가을학기 국제유학생 수가 최대 15 만 명 감소할 경우, 미국 대학은 

약 70 억 달러의 수입과 6 만 개의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https://www.congress.gov/bill/119th-congress/house-bill/4687
https://www.uscis.gov/working-in-the-united-states/temporary-workers/e-3-specialty-occupation-workers-from-australia
https://www.dol.gov/agencies/whd/immigration/h1b1
https://www.dhs.gov/news/2025/08/27/trump-administration-proposes-new-rule-end-foreign-student-visa-abuse
https://www.highereddive.com/news/international-student-decline-fall-2025-projection/75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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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PEC 정책 컨퍼런스 보고서 

: 미국 내 외국인 투자와 비자 제도의 정책적 과제 

 

2025년 9월 4일, 미국 이민세관단속청(ICE)은 조지아주 

서배너 인근에 위치한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을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 300 명의 한국 기술 인력이 

연행되었습니다. 이들은 공정 설치와 장비 시운전 등 단기 

기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입국한 숙련 

인력이었음에도, 단속은 형사 사건에 준하는 강도 높은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미국 내에서는 

단기간 내 관심이 사그라들었으나, 한국에서는 동맹 신뢰 

훼손과 투자 환경의 예측 불확실성 증가 문제로 정치권과 

산업계 전반에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한미의회교류센터(KIPEC)는 '미국 내 외국인 투자와 

비자 제도의 정책적 과제3’를 주제로 워싱턴 D.C.에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제임스 웨이먼 

한미의회교류센터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패널로는 △앨런 

오어 (Allen Orr) 오어이민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이자 

전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 회장, △김도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박정우 한국무역협회 

미주본부장, △올리비아 김 한미의회교류센터 연구원이 

참여했습니다. 패널들은 이번 사건의 법적 성격, 한국 내 

 
3 본 행사는 “Policy Perspectives on Foreign Investment and Visa 

Challenges in the U.S.”라는 제목으로 현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여론과 산업계 반응, 기업 실무상 어려움, 그리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래는 사회자의 질문과 패널별 발언을 

토대로 정리한 핵심 내용입니다. 

 

Q1. 법적 관점에서 이번 조치는 기존의 현장 단속과 

무엇이 달랐으며, 기업 차원에서 달리 대응할 수 있었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앨런 오어 변호사: 우선 이번 조치가 일반적인 I-9 행정 

감독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통상적으로 미국 정부는 기업에 

사전 통지를 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거치지만, 

조지아의 경우에는 연방 및 주 집행 인력이 동원되어 

형사 집행에 준하는 방식으로 단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단속 대상자들은 불법체류자가 아니었고, 모두 주한 미 

대사관에서 정식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했으며, 공항 

입국심사에서 체류 목적과 소속, 수행 업무를 이미 명확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즉, 미국 정부는 이들의 신분과 

목적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본 원인은 미국 

비자 체계가 단기 산업·기술 인력의 실제 업무 범위(설비 

설치, 시운전, 기술이전 등)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또한 현장 단속 인력의 법령 이해 

부족이 혼선을 초래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기업 

측에서는 현장 대응 담당자(컴플라이언스 담당)를 

지정하고, 기술자별 업무 범위와 체류 목적을 명시한 영문 

확인서(이른바 ‘백 포켓 레터’)를 구비 하는 등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제도적 

공백과 행정 간 소통 부재가 맞물려 발생한 것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명확한 비자 제도 정비가 불가피합니다. 

 

 

 

https://www.ice.gov/factsheets/i9-inspection?utm_source=chatgp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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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이와 관련하여 한국 사회·산업·정부의 반응은 

어떠하였으며, 향후 어떤 파급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도희 입법조사관: 한국 내 반응은 충격·분노·실망이 

혼재한 양상이었습니다. 수갑·족쇄를 찬 채 호송되는 

장면이 확산되면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이민 단속을 넘어 

동맹 신뢰의 문제로 인식되었습니다. 산업계는 즉시 

리스크 관리 및 준법감시 체계를 재점검하고 있으며, 미국 

내 생산거점을 추진 중인 기업들은 법·행정 환경의 예측 

가능성을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외교 채널을 

신속히 가동해 안전 확보, 법적 불이익 방지, 현장 업무 

재개를 도모했습니다. 다만 신뢰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도적 원인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반도체·배터리·전기차 등 전략 산업의 대미 투자 결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3. 왜 많은 한국 기업들이 여전히 B-1 또는 ESTA 

비자에 의존합니까? 

박정우 본부장: 핵심은 제조 생태계의 구조에 있습니다. 

대기업 투자 뒤에는 수많은 중소 협력업체가 따라붙는데, 

이들 다수는 미국 법인을 보유하지 않아 H-1B나 L-1과 

같은 정식 취업비자 활용이 어렵습니다. 고정밀·맞춤형 

설비 특성상 제작사 핵심 기술자의 단기 파견이 

불가피하고, 그 결과 B-1 또는 ESTA 활용이 

관행화되었습니다. 그러나 B-1의 ‘설치·교육 허용’ 또는 

‘시공·생산 금지’의 구분은 현장에서 매우 모호합니다. 

단속 시 기술적 업무의 경계를 영어로 명확히 설명하기 

어렵고, 단속 인력 또한 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 오해의 여지가 큽니다. 현재 체계는 기업과 집행 

당국 모두에게 법적 해석의 불확실성과 책임 부담을 

지우고 있으며, 구조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Q4. 최근 행정명령으로 H-1B 비자 신청비가 10만 

달러로 인상되었고, 이에 대해 미 상공회의소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올리비아 김 연구원: 이번 조치는 단순한 행정비용 환급 

조치가 아니라, 실질적 억제 신호로 해석될 소지가 

큽니다. 미 상공회의소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의료계, 

학계, 종교 단체 등 다양한 단체와 기관들이 소송에 

참여해 위법 여부를 두고 법적 공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업계는 해당 조치가 제조 리쇼어링 정책과 정합성을 

결여했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일부 공화당 의원들 또한 

미국 경쟁력 훼손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호주의 E-3 모델을 준용한 「Partner with 

Korea Act 」(연 15,000 명 한도)와 같은 대안이 있으나, 

장기적 이민법 교착으로 진전이 더딘 상황입니다.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존재하나, 정치적 조정과 시간이 

요구됩니다. 

 

Q5.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이 B-1/ESTA 

하의 업무 재개에 합의하였습니다. 실효적 대안입니까? 

앨런 오어 변호사: 외교적 완충 장치로서 임시조치에 

가깝습니다. 입법적 해결 없이는 동일한 오해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사전 통지나 소명 절차를 갖춘 

행정집행을 통해 시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김도희 입법조사관: 현장, 지방정부, 기업–정부 간 상시 

소통 체계가 병행되어야 지속성이 담보됩니다. 신뢰는 

문서 한 장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박정우 본부장: B-1 또는 ESTA를 통한 업무 재개 합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일시적 상황 안정에 기여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위험은 존재합니다. 현장에서 

설치와 시공의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단속 

주체의 해석에 따라 동일한 업무라도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미국 내 법인 

설립과 현지 인력 양성 계획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리비아 김 연구원: 비자 워킹그룹은 현재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최근 한국 방문 

중 90일 단기 제조 기술 비자 모델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는 행정적 대응에 불과하며,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이민법 체계 전반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9/restriction-on-entry-of-certain-nonimmigrant-workers/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9/restriction-on-entry-of-certain-nonimmigrant-workers/
https://www.uschamber.com/workforce/u-s-chamber-files-lawsuit-to-support-businesses-use-of-h-1b-visas
https://www.uschamber.com/workforce/u-s-chamber-files-lawsuit-to-support-businesses-use-of-h-1b-visas
https://www.nytimes.com/2025/10/03/us/politics/h-1b-visa-fee-lawsuit.html
https://www.nytimes.com/2025/10/03/us/politics/h-1b-visa-fee-lawsuit.html
https://www.notus.org/immigration/house-republicans-trump-h1b-visa-fee
https://www.uscis.gov/working-in-the-united-states/temporary-workers/e-3-specialty-occupation-workers-from-australia
https://www.congress.gov/bill/119th-congress/house-bill/4687
https://www.congress.gov/bill/119th-congress/house-bill/4687
https://www.mofa.go.kr/us-ko/brd/m_4487/view.do?seq=1347839
https://www.cbtnews.com/georgia-governor-kemp-visits-south-korea-to-bolster-ties-after-georgia-ev-plant-r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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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마지막으로, 오늘 논의에서 청중이 꼭 기억해야 할 

핵심 메시지가 있을까요? 

앨런 오어 변호사: 기업은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대비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김도희 입법조사관: 양국 간 지속적 소통이 동맹 신뢰 

회복의 관건입니다. 

 

박정우 본부장: 본 사안은 단순한 이민 문제가 아니라 

공급망과 산업 경쟁력의 문제입니다. 

 

올리비아 김 연구원: 한미 경제파트너쉽 수준에 부합하는 

비자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토론 말미에 진행된 청중 질의응답 요약입니다. 

 

Q1. 한국은 경제협력을 동맹의 연장으로 보지만, 미국은 

경제와 안보를 분리해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사안이 동맹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김도희 입법조사관: 한국은 안보와 경제 협력의 일체성을 

전제로 해왔습니다. 이번 사안은 그 전제를 강하게 흔든 

사건입니다. 정책 메시지의 일관성과 현장 차원의 지속적 

소통이 신뢰 회복의 관건입니다.  

 

Q2. 단기 기술비자 신설이 합리적으로 보이나 왜 

도입되지 못합니까? 

앨런 오어 변호사: 핵심은 정치 환경에 있습니다.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존재하지만, 새로운 비자 

제도 도입이 ‘이민 규제 완화’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아 

정치적 부담이 따릅니다. 이러한 인식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사전 통지나 행정서한 등 행정감사형 보완조치를 

병행하는 접근이 현실적입니다. 

 

Q3. 호주(E-3), 칠레·싱가포르(H-1B1)처럼 한국이 

유사한 비자 제도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박정우 본부장: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 규모와 고용 

창출 효과가 미 의회 및 지역 정치권에 충분히 

인식·홍보되지 못했습니다. 관련 효과를 계량화한 수치와 

구체적 사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다 보니, 한국이 주요 

투자국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 미국의 이민법 체계가 장기 교착 상태에 

놓여 있어 개별 국가를 위한 신규 비자나 예외 조항 

추진이 구조적으로 제약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제조 르네상스 정책, 공급망 강화 법안 등 주요 경제 

입법과 연계해 한국의 투자와 기술 협력이 미국 경제 

생태계에 기여하고 있음을 제도적으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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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리포트 요지 

미국 정책 변화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대응: 리스크 최소화와 기회 극대화 

최근 미국의 정책 변화와 동맹 관계의 패러다임 전환은 

한국 내부의 정치적 위기와 맞물리면서 그 영향력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정부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자신의 의지대로 재편하고 정책을 

추진한 속도와 힘은 이러한 영향을 한층 증폭시켰다. 

그러나 한국의 지도자들은 다른 동맹국들과 달리 급격한 

변화를 저항하기보다, 오히려 이를 수용하며 대응했다. 즉, 

미국을 달래는 동시에 새로운 협력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합의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대처한 것이다. 

이러한 ‘거래를 성사시키자(Let’s Make a Deal)’ 식 

태도가 지배적이었던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아시아 동맹국들, 특히 한국과 일본은 유럽연합처럼 

여러 나라가 함께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이 아니라, 

미국과 1:1로 맺는 양자 중심 구조(bilateral hub -and-

spokes system) 속에서 움직인다. 따라서 협상의 

중심은 자연스럽게 워싱턴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America First)’ 

정책은 기존의 동맹 관리 책임(custodial burden) 을 

‘후견 동맹국(patron ally)’ 에서 ‘동맹 

파트너(partner)’ 로 전환시켰다. 그 결과, 미국은 

동맹국들이 책임을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지만, 

실제로 동맹국들은 불확실한 정책 환경 속에서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극대화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 

동맹 관계에서 패러다임적 변화를 보여주는 두 가지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한반도 미군 주둔 축소 의지 

2025년 5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는 

한반도에 주둔한 지상군 수를 줄일 계획이며, 

순환 배치된 여단 한 개를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국방부는 이를 부인했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도의 신빙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 CSIS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랫동안 독일과 한국에 주둔한 미군의 필요성을 

의문시해 왔으며, 비용 부담과 동맹국들의 

‘무임승차’를 문제 삼아왔다. 

¶ 미 국방부 고위 관리들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고 방어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특히 

대만해협과 일본·대만·필리핀을 잇는 

제1도서선(first island chain) 지역에 집중하고 

있다. 한편, 북한과 관련해서는 공격 의지를 미리 

막는 억지(deterrence) 전략을 강조하며, 

한국이 북한 억지 부담을 더 많이 떠맡도록 

요구하고 있다. 

2. 관세 정책 변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은 한미 관계를 새로운 

국면으로 몰아넣었다. 2024년 기준, 한미 간 무역 

규모는 2,396억 달러로, 미국은 한국의 두 번째 

큰 수출 시장이며, 한국은 미국의 여섯 번째 큰 

무역 파트너였다.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관세율은 거의 0 수준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660억 달러 상품 무역 흑자를 문제 

삼았다. 그는 동맹국들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서 동시에 안보 보장을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의 대응: 거래를 성사시키자(Let ’s Make a 

Deal)  

유럽과 캐나다 동맹국들이 트럼프 정책에 대해 초기에는 

분노와 저항을 보인 반면, 한국은 “거래를 

성사시키자”라는 접근을 취했다. 

¶ 한국은 미국을 비난하지 않았고, 기존 FTA 

위반을 지적하지도 않았으며, 자체 관세를 높여 

보복하지도 않았다. 대신 미국 관세를 낮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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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거래안을 적극 모색했다. 

¶ 2025년 2월부터 6월까지, 한국 고위 무역 관료, 

국가안보보좌관, 외교부 장관 등이 거의 매주 

워싱턴을 방문하며 협상에 나섰고, 일부 경우에는 

미국 측 담당자들과 스코틀랜드에서 심야 추가 

협상을 진행하기도 했다. 

¶ 결과적으로 7월 30 일,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율을 15%로 낮추고 자동차 및 부품 분야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포괄적 합의를 발표했다. 

한국은 미국 기업을 위한 3,500 억 달러 투자 

펀드(조선 분야 1,500억 달러 포함)와 1,000억 

달러 추가 에너지 구매를 약속했다. 이는 한국 

정부 예산의 72%, 2024년 GDP의 18%를 

초과하는 규모다.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정책 관례를 넘어서는 

유연한 접근을 취하는 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상업적·전략적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동맹 협력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특히 3,500 억 달러 규모 투자 

패키지 중 1,500억 달러가 미국 조선업에 대한 한국의 

투자로 배정되었으며, 공동 조선 사업, 미국 선박용 

한국산 부품 공급, 유지보수·수리·점검(MRO) 등 분야에서 

상업적 잠재력과 전략적 협력 가능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과 미국과 중국 간 조선산업 

격차를 고려할 때, 동맹 차원의 전략적 의미가 매우 크다. 

미국에 대한 권고사항 

공동 비전 문서 작성 

2025년 8월 트럼프 대통령과 이 대통령 간 정상회담은 

시각적 성과는 있었지만 공동 성명서나 팩트 시트가 

마련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정상 간 첫 만남은 동맹을 

이끌 가이드 문서 합의의 기회가 되지만, 이번에는 한국의 

투자 수익 배분과 투자 조건 관련 세부 조율 문제로 

합의가 지연되었다. 양측이 상호 이익이 되는 타협을 

이루지 못하면, 전략적 목표 달성에 필요한 중요한 

합의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동맹 현대화에 집중 

한반도 내 미군 주둔 조정은 미국 단독의 개별 조치가 

아니라, 동맹 현대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대만 관련 중국 위협 대응 등 광범위한 미 국방부 목표의 

일부일 수 있으나, 단독 조치는 한반도 안보를 약화시켜 

한국 측에 신뢰 저하를, 북한에는 미국 안보 공약 

약화라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주둔 조정은 

미군 공군·해군 전력 강화, 한국의 정보·감시·정찰(ISR) 및 

재래식 전력 증강 등과 함께 시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종합 방안을 공개적으로 제시하는 것도 한반도 안보 

신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한국의 위기 대응 전략  

한국의 위기 대응 계획 접근에 신중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대체적 위기 대응 계획을 

보여주지 않았으며, 미군 철수나 관세 위협에도 중국 등 

다른 파트너로 접근할 가능성은 낮다. 이재명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지속하고 있다. 다만, 미국이 

유의해야 할 분야는 10년 된 한미 원자력 협정 

재협상으로, 재처리 능력과 핵물질 비축을 통한 사실상의 

핵 능력 확보 가능성이 있다. 

정책 소통 및 조율 강화 

2025년 9월 조지아 현대-LG 배터리 공장 단속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과 투자 정책이 충돌하며 한미 

동맹에 곤란이 발생했다. 317명의 한국인 근로자 구금으로 

한국의 투자 활동이 일시 중단되었고, 제조업 회귀 및 

미국 내 고용 확대를 목표로 한 5천억 달러 이상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계획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 정부는 한국의 투자와 미국 내 출장 

규모에 맞는 비자 체계를 협상하고, 정책 조율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한미일 삼자 협력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후 첫 외교 일정으로 2025년 8월 

도쿄를 방문하여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면담한 뒤 

워싱턴을 방문하였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한미일 3국 

동맹의 안보 및 정보 협력을 지지하며, 이러한 협력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본격적으로 구상되어 이후 바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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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시기에 확대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외부 환경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과의 관계 심화와 미국 군사 주둔 

조정 가능성 등으로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일 3국 관계 강화는 동맹 안정성과 지역 

안보 유지에 직접 기여하는 전략적 조치로 볼 수 있다. 

 

 

 

 

새로운 협력 분야 모색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통적 외교 접근은 관세 압박에도 

불구하고 한미 동맹에 새로운 협력 기회를 제공한다. 

조선업은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 상호 이익을 제공하며, 

전통적 외국 조선사 협력 제한 지침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또한 양국은 러시아·중동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큰 

에너지 공급 의존도를 줄이는 공동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2025년 8월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국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 구매 약속은 세부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이러한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전략적 

조치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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